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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공공소장품�이용범위에�대한�검토:

개정�싱가포르�저작권법의�시사점�및�우리나라�저작권법�개정�

방향을�중심으로

박경신

[국문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합리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

하여,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기관들에서의 온라인상 저작물이 이용 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개정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개정안은 새로운 디

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개념들과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기존 싱가포르 저작권법 체계가 디지털 시대 중대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창작물의 현재 및 장래 이용 방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부터 저작권법 체계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

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저작권 예

외 사유의 조정 및 추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부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이 202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싱

가포르 저작권법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이러한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공

공소장품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존의 저작권 제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의 공공소장품은 연구ㆍ조

사를 위해 공중 이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존, 목록 작성, 대체 등 해당 

기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

내 미술관, 박물관의 최근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아카이빙(archiving)

의 활동과 그 확장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과 관련한 최근의 개정은 국내에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정 전에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이 허

용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소장품이 소장된 대표적인 기

관인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다만, 국내에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거의 전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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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피 한 상황에서 본고는 우선 공공소장품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

르 저작권법 규정들을 이용 유형별로 정리하고, 싱가포르 저자권법상 개정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공공소장품의 이용 확대를 위한 국내 

저작권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개정 싱가포르 저작

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의 유형 및 범위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어

서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과 관련된 저작재

산권 제한 범위 및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주제어]�공공소장품,�법정허락,�저작재산권�제한,�싱가포르�저작권법,�아카이빙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 연구>(한국저작권위원회, 2022)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

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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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합리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각국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인

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에서의 온라인상 저작물이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개정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개

정안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개념들과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기존 싱가포르 저작권법 체계가 디지털 시대 중대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창작물의 현재 및 장래 이용 방

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1) 2016년부터 저작

권법 체계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법

1) https://www.mlaw.gov.sg/files/Public_Consultation_Paper_on_Proposed_Changes_to_Copyright_Regi 
me_in_Singapore_August_2016.pdf/<최종방문일: 2022.8.13.)

2) 1987년 제정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당시 영국 저작권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이후 1998년, 1999
년 및 2004년에 국제적 규범과 양자 조약에 부합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창작, 배포 및 소비되는 콘텐츠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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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 그동안 제안된 다양한 개정안에 대해 진행한 공청회에

서 제기된 의견과 권고 사항들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요약한 

<싱가포르 저작권 검토보고서(Singapore Copyright Review Report)>를 발표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3), 사회적 편익과 기술혁신 지원을 위

한 저작권 예외 사유의 조정 및 추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골

자로 하는 전부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이 202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해당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공공소장품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존의 저작권 제한 규

정을 개정하면서 제한 사유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관

들의 공공소장품은 연구․조사를 위해 공중 이용에 제공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존, 목록 작성, 대체 등 해당 기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술관과 박물관의 공공소장품에 상당수의 미공표 저작물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공표 저작물의 자유 이용 근거가 마련되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국내 미술관, 박물관의 최근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현상인 아카이빙(archiving)의 활동과 그 확장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

로 국립현대미술관의 ‘2020년 지역미술관 협력망 사업’은 지역미술관 협력 사업으로 

2019년 시작된 아카이브 구축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COVID-19가 촉발한 국내외 저작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공소장품의 자유로

운 이용 체계의 마련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4) 따라서 

이번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과 관련한 최근의 개정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전에서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소장품 소장된 대표적인 기관인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적

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유 이용 허용 범위 및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저작자 및 실연자들의 성명표시권이 신설되었고(제371조 제1항), 특약이 없는 한 
이러한 유형의 위탁에 의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음악, 
컴퓨터 그래픽, 도서 등의 위탁저작물 창작자들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제135조).

4)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화기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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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최근 개정을 통해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

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

록 허용한 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의한 소장품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여전

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국내에 싱가포르 저작권법에 대한 

소개나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본고는 우선 공공소장품의 자유로운 이

용을 허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저작권법 규정들을 이용 유형별로 대략적인 내용을 검토

하고, 개정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공공소장품의 

이용 확대를 위한 국내 저작권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는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의 유

형별로 그 이용조건 및 범위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우

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하에서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의 범위 

및 한계를 선행문헌 및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5) 우리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Ⅱ.�싱가포르�저작권법상�공공소장품의�자유�이용에�대한�검토�

1.�공공소장품의�자유�이용�허용�범위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소장품에 대해서는 자유 이

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게다가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은 (a) 국가기록물

(National Archives), (b) 국립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를 소관하

는 장관에 의한 공공소장품으로 규정된 국립문화유산위원회의 소장품, (c) 도서관의 영

구 소장품 또는 (d) 기록물(archive)을 의미한다(싱가포르 저작권법 제91조). 특히 싱

가포르 저작권법은 기록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a) 법인이

나 비법인 단체의 영구적인 관리 대상이고, (b) 해당 법인이나 단체가 보존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유지하며, (c) 해당 기구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역사적 중요

성이나 공익이 인정되는 자료 소장품(문서와 유체물이 포함)을 의미하며, 박물관과 미

5) 도서, 영상, 음악, 공연,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으나, 본고는 미술 분야 기
관이 소장하는 저작물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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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이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제92조).

1)�전시�관련�저작물�등의�이용(싱가포르�저작권법�제222조,�제223조�및�

제224조)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위해서는 공공소장품의 복제가 허용되

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해서는 공공소장품의 복제나 공중전달이 허용되는데, 전시회의 

유료 여부는 관계한다. 다만 복제 등이 공공소장품 관리인6)에 의하여 또는 관리인을 대

신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복제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는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입

수될 수 없어야 하는 등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복제본이 전시회나 전시

회 홍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거나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유료 여부는 무관)를 위하여 어문저작

물, 연극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의 공연 또는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공중에 보여주거

나 영화의 음을 공중에 들려주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공연의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 허용 규정들은 유형적인 형태의 미술저작물의 게시

와 같은 전통적인 전시 이외에 공연이나 영상의 재생 등 전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전

시회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상 저작물의 이용

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전자적�형태의�미공표�미술저작물�등의�네트워크상�이용�제공(싱가포르�저

작권법�제225조)

전자적 형태의 미공표 미술저작물, 전자적 형태의 3차원 또는 시각 이미지로 구현된 

미공표 미술저작물, 전자적 형태로 수집된 공표된 저작물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영

화, 음반, 실연의 녹음을 공공소장품이 보관된 장소 내에서 네트워크상 이용에 제공하는 

6)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공소장품 관리인(custodian)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a) 국가기록
물과 관련해서는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b) 국립문화유산위원회의 소장품과 관
련해서는,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장관이 사전에 정한 기구, (c) 도서관
의 영구 소장품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구나 사람(정부 포함), 그리고 (d)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구나 사람(정부 포함)을 말한다(제93조). 
또한 공공소장품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란 공공소장품의 관리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
를 말한다(제94조). 그러나,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이 간주되어서는 안된다(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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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이용자가 공공소장품 관리인이 제공한 장치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전자적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 허용 규정은 공공소장품에 포함된 미술저작물의 경

우 미공표된 경우가 많으며,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 일반인의 온라인상 이용을 위

해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복제나 온

라인상 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

록 이용장소나 이용 매체에 소정의 제한을 두고 있다.

3)�조사나�연구를�위한�미공표저작물�등의�이용(싱가포르�저작권법�제226조,�

제227조�및�제228조)

조사나 연구를 위한 요청에 따른 미공표 미술저작물이나 실연의 녹음의 복제 또는 

전달이 허용된다. 다만, 미공표 미술저작물의 경우 공공소장품의 일부로(영리도서관은 

제외),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공공소장품 관리자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개최

되었거나 개최되고 있는 또는 개최될 예정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적 복제본에 대한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복제본이 요청자에게 전달되는 즉시,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

된 복제본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나 연구를 위한 요청에 따른 저작물, 음반, 영화, 실연의 녹음의 복제 또는 

전달은 허용되는데,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소장품의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해당 자료의 새로운 복제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는 통상적인 상

업적 가격으로 입수될 수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내에서 조사나 연구를 위하여 공공소장품에 

포함된 미공표 논문의 복제 또는 전달이 허용되며, 조사, 연구 또는 공표를 위해 공공소

장품에 포함된 미공표 저작물7) 등의 복제 또는 전달 등이 허용된다. 다만, 미공표 저작물 

등을 제공받은 자가 조사나 연구를 위해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미공표 저작물 등을 필요

로 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조사나 연구의 경우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미공표 미술저작물이나 미공

7) 다만 미공표 저작물은 원본이나 복제본이 공공소장품의 일부로서 해당 공공소장품에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공중 열람을 위해 공개되며, 창작 이후 75년이 경과하고,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 이후 50년이 
경과(영화, 음반이나 실연의 녹음)인 경우에는, 창작 이후 50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싱가포르 저작
권법 제2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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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논문의 이용, 온라인상 이용 등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을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으

며, 전자적 형태의 복제본 제공이나 온라인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

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소정의 제한을 두고 있다.

 

4)�보존,�대체�등을�위한�저작물�등의�복제(싱가포르�저작권법�제232조�및�제

233조)

보존이나 대체를 위하여 공공소장품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영화, 실연의 녹음의 복

제가 허용된다. 다만, 복제가 i) 손실, 가치 하락이나 손상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보존하

기 위하여 이루어지거나, (ii) 저작물 등이 화체된 매체의 노후화로부터 저작물 등을 보

존하기 위하여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iii) 손실, 가치 하락이나 손상으로 인하여 

해당 자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 공중에

게 접근가능한 저작물 등의 복제본을 대체하는 방법 이외에는 복제본에 공중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의 내부 보관 등을 위한 저작물 등의 복제 또는 전달이 허용되는데, 다

만, 복제나 전달이 (i) 내부 기록 보관, (ii) 내부 목록화, (iii) 보험, (iv) 경찰 조사나 기타 

법률 집행 행위, (v) 보안, (vi) 기타 행정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내부 기록 보관

을 비롯한 행정 목적으로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달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저작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

인 상업적 가격으로 입수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 허용은 공공소장품의 경우 공공재로서 보존할 필요

성이 크기 때문에 손상이나 노후화 등에 대비한 복제가 필요하며, 소장 기관에 의한 공

공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는 공익적 목적의 외부의 요청에 의한 복제나 전

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개정�싱가포르�저작권법의�시사점

1)�공공소장품의�자융�이용�범위�확대

개정 전 싱가포르 저작권법하에서도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의한 공공소장품의 복

제, 미공표 저작물의 복제나 공중전달 등이 허용되는 이용(permitted use) 규정들에 따

라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예외 규정에 대한 도서관 사서나 기록보관소의 아



 
2022
제36집�3호        88

키비스트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8) 게다가 개정 전 싱가포

르 저작권법상 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미술관 및 박

물관 소장품을 연구나 조사 목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아카이빙, 보존 등 내부 행정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물이 없는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 저작권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적용되던 예외 사유가 영구 

소장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비영리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는 국가문화유산위원회 소장

품을 소장·관리하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번 싱가포르 저작권법 전부 개정의 

특징적인 사항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도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와 마찬가지

로 저작물의 보존, 큐레이팅 및 공중접근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 전

체의 이익을 감안할 때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에 적용되는 자유로운 이용이 비영리 박

물관 및 미술관으로 확대된 것은 적절하며, 특히 영구 소장품과 관련된 박물관 및 미술

관의 다양한 고유한 임무 수행에 있어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저작권법은 박물관, 미술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반영하여 공공소장

품(기록물 포함)의 복제뿐 아니라, 공연 및 공중전달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점이 

크다. 또한 이용당사자인 큐레이터, 사서와 아키비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작권법

상 표현을 간소화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도서관 및 기록보관에 의한 보존 목적의 공공소장품 

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물 등이 화체된 매체의 노후화로부터 저작물 등을 보존하

기 위하여 대체 매체로의 복제가 허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VHS 테이프나 DVD 

형식으로 저장된 다양한 공공소장품이 대체 매체로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내부 기록 보관, 내부 목록화 등 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나 전달이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

용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공공소장품의 아카이빙이 원할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의의가 크다.

8) Ministry of Law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2019), SINGAPORE COPYRIGHT 
REVIEW REPORT, Singapore: Ministry of Law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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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소장품의�자유�이용�조건�제한에�따른�저작권자의�이익�보호

공익적 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공소장품에 해당하더라도 전시나 전시 관련 홍보를 위한 

복제가 효과적인 원저작물의 합리적인 대체물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이

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중 개정 반대를 주장한 응답자들이, 공공소장품 

소장처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쇄본을 구매하는 

대신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역시 적절한 안전장치와 이용조건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을 반영한 것이다.9)  

한편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전시나 전시를 위한 홍보를 위한 소장품의 자유로운 

이용의 허용 범위를 물리적 장소에서의 전시로 허용 범위를 국한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이용제공의 경우에도 네트워크가 해당 기관의 관내에서 접속이 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소위 ‘가상 전시’니 ‘온라인 전시’는 여전히 권리자로부터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이는 온라인상 광범위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타 입법

례를 감안한 것으로, 이는 “가상 전시”나 온라인 전시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

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10)

또한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공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공소장품의 보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업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존 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저작물이 

화체된 매체가 노후화되거나 노후화되고 있는 경우 대체적 매체로 복제를 허용하고, 공

표 저작물의 선제적 보존을 허용한다. 이외에도 조사나 연구를 위한 공공소장품의 복제 

및 전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원저작물의 상업적 시장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

고 유형적 복제본과 디지털 복제본 간의 등가성을 감안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제본의 폐

기 요건은 유지되었다.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복제본 폐기 요건 

삭제를 요청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사회 전반을 위한 공공소장품의 보존과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소장품에 대한 공중접근 제공과 권리자의 상업적 

이익 간에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9) Ministry of Law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앞의 보고서, p.40.
10) Ministry of Law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앞의 보고서,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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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공공소장품의�자유�이용�관련�우리나라�저작권법�개정�방향

1.�현행�저작권법상�공공소장품의�자유�이용의�범위�및�한계11)

1)�도서관에�의한�도서ㆍ문서ㆍ기록�그�밖의�자료의�복제�등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 도서ㆍ문서ㆍ

기록 그 밖의 자료 등의 자체보존 등 일정한 경우 도서관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의 적용 대상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12)과 도서관,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3)로 제한되

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

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

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

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한 시설이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 등의 대출이나 공중 이용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연구ㆍ조사, DB 구축, 전시 및 전시 관련 

활동을 위하여 소장품을 사용하여 복제나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조가 적용

되기 힘들다. 또한 동조는 저작권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이나 다른 도

서관 안에서의 ‘관내 이용’이라는 제한이 있다.  

11)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소장품의 자유 이용이 
허용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공공소장품의 소장처에 의한 자유 이
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2) 도서관법 제2조제1호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
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13)  저작권법시행령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
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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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아저작물의�이용

저작권법상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소장품의 자유 이용이 허

용된다. 제도 도입 이후 2007년 공고 요건을 완화하였고 2012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으로 법정허락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는 장치(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를 두는 등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20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허락승인ㆍ보상금 납부ㆍ공탁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

곳에서 완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절차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인의 저

작물로까지 법정허락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별저작물마다 별도의 절차를 수행

하고 수수료 및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정허락 제도 운영 상황은 공공소장품의 전시, 

연구ㆍ조사 등을 위한 망라적 이용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대규모 디지털화를 도모

하기에는 실무상 상당히 어렵고,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 법정허락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미술관, 박물관 등의 소장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퍼포먼스 아트 

기록 영상에 실연자(1인 또는 다수)에 의한 실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연자

의 신원이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소정의 문화예

술시설에 의한 공공소장품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저작권법 제35조의4로 신설되었

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

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

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조사’의 기준이 

제50조의 ‘상당한 노력’에 비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다 보니 동조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시설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14), 국립중앙

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민속박물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

14)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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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소속 박물관, 미술관, 연구소 등에 소장된 미술저작물이나 기록물 등은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동조는 저작권자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만을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표된 저작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관들이 소

장하고 있는 미공표 전시 관련 자료, 연구 자료, 기타 기록물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

능하다.15) 무엇보다도 동조의 사후 보상금 지급 요건은 공적 재원을 활용하는 공공문화

유산기관들이 엄격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

후 보상금 지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16)

3)�공공소장품의�원본의�전시�등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소장품 전시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

35조의4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우선 저작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가

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제

외) 갤러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이 공공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시

를 하는 기관은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제3항).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적용 대상인 전시 개념에 관하여,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자체에 의한 직접 전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개 수단을 통한 간접 

전시나 인터넷 접속을 통한 소위 ‘인터넷 전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를 “미술저작

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

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7) 우선, 이미지

나 동적 요소로 구성된 영상을 연속적으로 재현하거나, 영상 자체만을 감상의 목적으로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는 “박물관자료”를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
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
합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미술관자료”를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
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16) 최진원(2021),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 정보법학제25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93.

1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저작권법상 공공소장품 이용범위에 대한 검토    93

하는 이른바 영상 전신의 경우, 전시를 “공표”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공연, 공중송신

과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언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18) 마찬가지로 전시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소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도 인터넷 전시라는 개념을 인정하

고 있다 하더라도19) 현행 저작권법상 인터넷 공연이 인정되지 않는 바와 같이 인터넷 전

시도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전달은 공중송신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

다.20) 따라서, COVID-19에 의해 촉발된 디지털 전시가 확대되고 메타버스 전시와 같

은 가상공간을 활용한 전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상으

로는 소장하고 있는 영상을 상영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비롯한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별

도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어 전시를 하는 자 또는 그 저작물의 원본을 판매하고

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

하여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우선, ‘해설’이란 전시나 판매 대상

인 미술저작물에 대해서 학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소개’란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

자, 제호, 창작 연도, 창작 모티프, 소장 장소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21) 또한 최근 박물관, 미술관 등이 전시의 소개나 홍보를 위해 전시 작품을 해당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22) 이러한 전송행위도 저작권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작품

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 작품 이미지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

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인터넷에 게시하는 이러한 

18) 박경신(2020), “미래의 소장품: 법제도적 준비-저작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서울시립미술관(2020. 7. 25.).

19)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작은 크기로 축소하
여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참고.

20) 박경신(2021),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계간 저
작권 13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36.

21) 박성호(2017), 저작권법(592-593면), 서울: 박영사.
22) 전시 전경에 전시 작품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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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행위를 통하여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1회 제작으로 종

료되는 서적 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 가능성도 

훨씬 커 미술저작물이 낙찰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었

다.23) 이러한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해상도가 높은 공공소장품 이미지를 소장처의 홈페

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이 필

요하다. 또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0조의 법정허락 제도나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의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

나, 결국 두 조항의 적용상 한계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24)

 

2.�공공소장품의�이용�활성화를�위한�우리나라�저작권법�개정�방향

1)�저작권법�제35조의�적용�범위�확대

우선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유형적 공간을 전제로 했던 전시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

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

형의 창작물 이외에 미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역시 보존할 가치를 가치가 있으며 

기록 자체가 실무상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작업 

노트, 구술 채록, 시청각 자료 등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미공

표 ‘아카이빙’ 작품의 경우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팅을 통해 실무상 매우 빈

번하게 전시되고 있으며25),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및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일반에

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소장처에 의한 가상공간 구축, 증강현실(AR)·가상현

실(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소장품의 이용 양태 및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23) 서울중앙지법 2008.10.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24) 저작물의 종류,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특정한 영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탁관리단

체가 신탁된 권리가 비신탁 권리(저작물) 모두를 포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확
대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제2107440호(2021. 1. 15.)) 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
으나, 동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비신탁권리자는 확대집중관리단체에 확대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이 자식
의 권리에 미치는 것을 거부하는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집중관리 제도가 도입되어라도 효과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5) 서울중앙지법 2008.10.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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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MMCA VR’ 미술한류 영상시리즈의 제1편으로 이수경 

작가의 신작 <달빛 왕관_신라 금관 그림자>를 통해 가상현실 영상으로 선보인 바 있는

데 이 영상은 업로드 20일 만에 19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어서 제2편으로 

서도호 작가의 <Karma>를 선보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을 주

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국립중앙박물관 월드맵을 구축하여 ‘힐링 

동산(feat.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선보여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를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보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학예사나 아키비스트 등이 소위 ‘영상 전시’(저작권법상 ‘공연’)

나 ‘인터넷 전시(저작권법상 ’전송‘), ‘아카이빙 전시’를 진행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어떠

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미술 창작과 향유 매체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소장품에 포함

된 저작물을 해당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위하여 공연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취

득한 작품이나 자료 등을 연구나 조사 목적으로 관내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26) 다만,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이용 목적과 복제 등의 실행 주체 및 공연이 가능한 장소 및 전송에 사용되는 기기를 제

한하고, 복제방지조치를 비롯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규정되

어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전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시와 공연, 전송의 개념

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  

또한 “1986년 저작권법 제35조 제3항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는 공중송신권이 미처 

고려되지 못했으나, 동 조항의 의미 등을 종합할 때 동 조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

신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해석을 감안하면28), 저작권법상 인터넷 전

시를 전시권의 범위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미술관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이

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29) 즉,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

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저작

물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30) 아울러 미술

26) 박경신, 앞의 글(각주 17).
27) 박경신, 앞의 글(각주 18), 이와 같은 견해로는 이상정(2012), “展示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쟁점에 관

한 일고”, IT와 法연구 제6권,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5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17. 선고 2008가합21261 판결.
29) 박경신, 앞의 글(각주 18).
30)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107440호, 발의 일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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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전시, 공연, 전송과 관련하여 홍보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하고, 다만 복제본이 원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도록 이용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2)�공공소장품�자유�이용을�위한�저작재산권�제한�사유�신설�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공공소장

품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31) 공공소장

품의 관리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정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것으로서,32) 박물관과 미술관의 중

요한 역할 중 하나인 소장품 관리에는 소장품의 취득 및 보존뿐 아니라, 활용이 포함된

다. 즉 소장품은 기관의 소유물이기 이전에 ‘국가문화유산’이라는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이 큰 소장품의 경우 공중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ㆍ공립박물관

의 소장품 정보는 공공재로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33) 현재 관련 기관들

1. 15.)은 “...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를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
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
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1)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 제정안(의안 번호: 제2111510호, 발의 일자: 2021. 7. 14.)은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방식, 미술 관련 아카이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위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3조).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
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24조).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
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
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
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
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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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B 구축 사업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역미술

관 협력 사업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90년

대부터 소장품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1년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개발

하여 전국 800여 박물관에 보급하였고, 이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버전으로 

고도화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름을 바꾸어 보급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박물관협회는 ‘공ㆍ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을 통해 각 기관에서 소장품정

보DB를 구축할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장품 이미지 촬영을 지원하

고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공소장품의 경우에도 현행 저작권법상 소

장처 또는 제3자에 의한 자유이용 범위가 협소하다. 게다가 대법원이 ‘썸네일 이미지’ 

사건에서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

다고 하더라도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

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미술저작물의 특성상 해상도가 낮은 ‘썸네일 이미지’의 제공을 통한 소장품 활용에는 한

계가 있다.34) 

따라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 내부 보존 및 목록

화, 소장품의 훼손으로 인한 대체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공소장품의 복제, 전송 등

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이나 자료들 중에는 미공표 

저작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공표 저작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자유 이용의 허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을 공공성이 큰 ‘공공소장품’에 포함된 저작

물로 한정하고, 공공소장품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규정된 국공립

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정부미술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

본이 유통되고 있는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복제, 전송이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는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과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34)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반면, ‘상세보기 이미지’를 통해 썸네일 이미지 이외에 저작권
자의 원본 이미지를 직접 사이트에서 제공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
107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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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수업목적 보상금(저작권법 제25조제6항부터 제11항) 또는 도서관 보상금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이 공공소장품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보상

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COVID-19가 촉발한 국내외 저작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에서 공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소장품의 온라인상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최근 해외 국가들의 개정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개정안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저작권 개념들과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다.35) 특히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공공소장품의 온라인 전시, 공중 이용 제공,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등과 관련하여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련 입법례들에 대한 검토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필요하

다. 게다가 미술관, 박물관에서의 전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 이외에 미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자체가 전시의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미술 관련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 등 아카이빙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에서 검토한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미공

표 미술저작물을 비롯한 공공소장품의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 규정들은 우리 저작권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법정

허락(제50조)에서 공공소장품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서 실

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전시’의 유형과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 아카이빙, 노후화

35) 본고에서 검토한 전부 개정 싱가포르 저작권법 이외에도 2021년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은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미술관, 박물관 및 기타 주요 문화기관 포함)가 관내에서 특정 저작물을 온라인상 이용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모든 저작물과 원격 온라인 접근으로 적용대상
을 확대하였다(개정안 Section 113KC). 또한 개정안은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공
표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시청각 저작물과 미
공표 저작물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저작물과 사적ㆍ국내 이용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개정안 Section 
113KD-113KL),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동기ㆍ박경신(2022),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시사점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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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대체 등 소장품의 다양한 이용을 포섭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정

의 문화시설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4

와 저작권법 제50조의 법정허락의 적용 대상에서 미공표 저작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공

공소장품을 소장 기관이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 제공이라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미공표 소장품 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두 규정 모

두 소위 고아저작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DB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절차

와 예산의 문제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소장품은 단순히 해당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권리

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시, 연구ㆍ조사 요청에 따른 제공, 보존 및 대체, 

내부 보관, 목록화 등 공익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소장품

의 이용 양태를 분류하고 자유 이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여 저작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고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

한 규정의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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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cope�of�Allowable�Uses�of�Public�Collections�

under�the�Korean�Copyright�Act�:�Focusing�on�the�

Implications�of�the�Amended�Singapore�Copyright�

Act� and� the�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Copyright�Act
 

Park,�Kyoung-Shin

In recent years, many governments have been proceeding amendments of 

copyright legisla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respond to an increasingly 

digital landscape. Especially, The reforms have been prompted by the COVID-19 

pandemic, which has further highlighted the need for a more flexible and 

adaptive framework to facilitate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creative cont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with the need for an urgent transition to widespread 

online and remote learning, and many public institutions having to move their 

services online. 

Especially, the Government of Singapore is seeking reform and moder-

nization of the copyright regimes and a part of this effort, on 21 November 2021, 

the amended Singapore Copyright Act came into force on 21 November 2021, 

and replaced the existing Copyright Act (Cap. 63). The amended Act creates new 

exceptions for users, allowing copyright works to remain reasonably available for 

the benefit of society while introducing new rights and remedies to provide more 

recognition for creators to further incentivise the creation of works. It also and 

introduces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collective management organi-

za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new copyright law reforms that 

reflect an increasingly digital landscape in Singapore, focusing on new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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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ertain uses of public collection of gallerie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prompted by COVID-19.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is study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promoting Korean copyright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Keywords] public�collection,�statutory�license,�limitations�of�copyright,�Singapore�copyright�

act,�arch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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